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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는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AI 시대를 예비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정책들은 AI의 혜택을 부각시키며 AI 산업의 진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는 혜택과 위험이 모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 

정책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과 노동자야말로 AI 

시대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가 AI 기업들의 이해관계만 살펴서는 우리 사회가 겪기 시작한 디지털 사회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공공분야를 비롯한 사회곳곳에서 알고리즘이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로봇과 배달로봇이 점점 더 삶과 노동 공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안전과 실업 문제는 이미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는 만큼 디지털 성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도 커져 왔습니다. 다음 

정부가 지향할 AI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및 AI 분야 민주주의는 향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디지털 및 AI 정책과 거버넌스는 산업계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의 입장과 

권리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개인정보 오남용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assessing-potential-future-artificial-intelligence-risks-benefits-and-policy-imperatives_3f4e3dfb-en.htm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20250318,20824,20250318)/%EC%A0%9C20%EC%A1%B0
https://www.khan.co.kr/article/202311081103001
https://www.youtube.com/watch?v=l_qQjQqnxq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11530000284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x6pxr7w6xo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52


문제는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AI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갈수록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반드시 AI 시대 민주주의 목표를 지향하며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편향을 바로 잡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미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30개 인권· 노동· 언론· 환경· 소비자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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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안전과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1.1.​ AI 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협의기구 설치 

AI로 인한 일자리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현황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적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미국에서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챗GPT-4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85%의 근로자는 최소 10%의 

업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음. 바이든 정부는 AI 행정명령을 통하여 △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467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3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5040004711


AI가 근로자 복리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완화하고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였던 바 있음. 

➔​ AI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적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함. 

 

1.2.​ AI 거버넌스에 시민·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AI 거버넌스를 수립할 때는 AI를 개발하고 사업장에 도입하는 사업자의 입장뿐 아니라, 

소비자, 환자, 학생, 사회복지수급권자 등 각계 시민과 노동자가 AI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영향받는 당사자가 AI의 개발과 

배치에 대한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되는 체계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AI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는 권리 주체,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권리 주체가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특정한 

신기술의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장하며 “국가는 참여 보장과 포용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포용성 및 형평성을 갖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있어 어떤 기술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국가, 기관, 학교, 직장 등에서 AI의 개발 또는 배치를 결정할 때 그 영향받는 자의 

민주적 참여 구조를 보장해야 함. 특히 국가적인 AI 거버넌스에는 영향받는 당사자 또는 

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사전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직장에 

도입되는 AI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와 사전적인 협의가 보장되어야 함. 

 

 

1.3.​ AI 위험과 침해에 대응하는 국가 규제 보장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해 온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제동이 걸림.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 1. 22. 시행예정) 및 이를 소관하는 과기부는 산업적 관점에서 국가 AI 

정책을 주무하고 있음. 

 

https://docs.un.org/en/A/HRC/43/29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38684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38684


➔​ AI 위험과 침해에 대응하는 국가 규제 기능의 독립적 집행이 보장될수 있는지 모호한 

실정임. AI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 규제 기능이 산업적 이해관계에 모두 종속될 경우 AI 

공정채용, AI 산업안전, AI 공정경쟁, AI 개인정보침해, AI 인권침해 등에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각 기관의 규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AI 

위험과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규제 기능이 과기부처 및 산업진흥 

기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함. 

 

1.4.​ 국가 감시 및 공권력 집행의 AI화 통제 

 

12. 3 비상계엄 시기 계엄군이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무제한으로 

접속하여 국회의장 공관등을 열람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그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적 접속 및 열람 권한은 시정되지 않았으며, 인물추적 등 

CCTV 지능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음. 군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경찰기관 

등 국가권력기관이 도입하는 AI는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음. 

 

➔​군과 국가권력기관이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통제도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CCTV를 

무제한으로 접속 및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체인식 및 추적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CCTV 및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제한하여야 함. 특히 

지능화한 CCTV와 AI 기술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개인을 생체인식 및 감시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해야 함. 

 

1.5.​ AI 피해에 대한 구제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AI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으려면, AI 작동의 원인과 결과가 

피해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국가가 피해 구제를 위해 관여해야 함. AI 국제조약(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에서는 AI 관련 정보를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공개하고 

국가에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AI 

기본법에서는 AI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도, 사회보장 AI로부터 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을 받은 시민도, 학력평가 

AI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의료 AI의 진단오류로 피해를 입은 환자도 

이 법에 의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구제를 보장받을 수 없음.​

  

https://v.daum.net/v/20241215131843769
https://v.daum.net/v/20241215131843769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0164?sid=100
https://v.daum.net/v/2025040817390715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905/126874863/2


➔​국가적으로 AI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함.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15개국이 서명한 AI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AI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함. 

 

1.6.​ 공공 AI의 민주성 보장 

“챗GPT를 정부 업무에 활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많은 공공기관에서 AI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해 왔음.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생성형AI,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공공 AI들의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방지하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공공 AI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도입되어 있고 그 

위험과 대책이 무엇인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음. 대부분의 공공 AI는 

빅테크를 비롯한 기업들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 그 영향을 받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자동화된 행정처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적법절차 등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공 AI의 민주성을 보장해야 함. 특히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채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중단되어야 함. 모든 공공 AI는 국가에 등록되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함. 공공 AI 조달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의무화돼야 하며, 

인권영향평가 제도 마련 및 시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해야 함. 공공 AI의 결정에 

대하여 그 영향을 받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등 책무성을 

확보해야 함. 

. 

2.​ 알고리즘 편향과 디지털 차별 방지​

 
2.1.​ 알고리즘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외국인 혐오, 성차별이 커지고 때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충격적임. 세계적으로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대출 등 

금융서비스, 채용, 사회복지, 경찰수사 등에서 벌어진 차별적 대우가 큰 논란을 빚어 

왔음.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172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6/27/4EJRRFJ24BEVXB64PBPWGC2SAU/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20250318,20824,20250318)/%EC%A0%9C20%EC%A1%B0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40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https://www.youtube.com/watch?v=dvtnEebKxX0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07/120119104/1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65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08/202308071803281469b418061615_1


➔​무엇이 차별이고 이를 어떻게 방지해야 할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특히 차별금지법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포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2.​ 디지털 공론장 및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무성 강화 

허위조작정보나 혐오발언 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공론장 위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한편, 최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플랫폼이 디지털 성폭력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어 왔음. 종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디어중개자로서 표현의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플랫폼 알고리즘은 바람직한 중개자로서 역할보다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잡아두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며, 많은 사실이 영업비밀로 은폐되어 관리가 

투명하지 않음. 심각해지는 허위조작정보·혐오나 디지털 성폭력 유통 문제에 대처하는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공론장 왜곡과 디지털 성폭력에 이용자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은 약관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플랫폼이 사전 영향평가와 완화 조치를 통해 디지털 공론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 또한 의무로 규정해야 함. 한편 플랫폼은 콘텐츠 신고 등 

이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응답 조치를 보장해야 함.  

 

2.3.​ AI 격차 해소 및 리터러시 보장 

​

AI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의 차이는 개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함. OECD는 ‘디지털 시대의 권리’로서 디지털 접속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국가 정책과 리터러시 보장을 회원국에 권고해 옴. 특히 OECD는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소득, 고용, 교육과 같은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디지털 

접근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수립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91443001
https://www.lawtimes.co.kr/news/200909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rights-in-the-digital-age_deb707a8-en.html
https://www.oecd.org/en/events/2025/04/how-can-countries-encourage-training-in-ai-literacy.html?utm_source=chatgpt.com
https://docs.un.org/en/A/HRC/55/38


➔​취약계층 중심 지원 정책 뿐 아니라 시민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각 분야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AI 격차 해소와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에는 영향을 받는 시민이 참여하여야 함. 

 

 

3.​ 빅테크의 데이터 및 자원 남용 방지​

 

3.1.​ 빅테크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보장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은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 빅테크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였으며,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배달의 민족)나 이용료(유튜브)를 부과하여 소상공인 및 

이용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음. 특히 해외 빅테크의 경우 수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고 있음.​

  

➔​빅테크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등 입법 조치로 빅테크의 공정경쟁 훼손 및 독점력 남용을 제한하고, 해외 

빅테크에 대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하며, 빅테크 플랫폼 알고리즘의 영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3.2.​ AI 개발과 활용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우리나라 시민은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AI 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옴. 국가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공개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정보주체 보호보다 AI 기업 지원에 치중해 옴. 나아가 지금보다 

개인정보보호를 더 완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옴. 개인정보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정책 또한 산업계 

이해관계에 편중되어 있음. 아동, 노인 등 취약한 정보주체를 표적으로 삼거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2155600022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70141?sid=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70141?sid=105
https://v.daum.net/v/20240311173900845
https://view.nate.com/tech/view/109428/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85093%5C
https://www.ajunews.com/view/20250417142818531
https://www.ng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


민감정보를 남용하는 관행이 심각한 상태에 이름.​

 

➔​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윤석열 정부가 AI 산업을 위하여 취해온 

규제완화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적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표적 광고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알고리즘을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아동, 노인 등 취약한 정보주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민감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3.3.​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AI 국가 

 

데이터센터와 하드웨어를 비롯한 AI의 제조 및 운영으로 막대한 에너지와 물이 

소비되고, 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음. AI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훈련되고 사용될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됨. ​

 

➔​ AI 산업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AI 산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여야 함. 특히 에너지 사용이 막대한 첨단 AI 모델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함. 끝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6/125947025/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6/12594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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